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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

사건 특별법’)’이 2021. 6. 29.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지난 1948. 10. 19.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

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

고 피해를 입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 8.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순· 

순천 일대 민간인 890여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면서 국가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는 지난했다.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노근리 사건, 거창사건 또한 그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었음에도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민주화 이후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비극적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특별법 제정 등

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지만, 유독 여순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더딘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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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진압 명령에 대한 14연대의 항명이 ‘군대 반란’으로 낙인 지워진 탓에 여순사건

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백안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이미 고

령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무엇보

다도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

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자, 과거와의 화해

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 진실규명을 통해 여순사건이 ‘반란’의 멍에

를 벗고 이에 합당한 이름(正名)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고, 진실규명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과거사 문

제의 온전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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